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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同床異夢,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은 가능한가? 

박 용 태1) 

2차 대전 이후 최근까지 국제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는 自由主義와 互惠의 정신에 입각한 多者主義(multilateralism)의 원칙이었
다. 서로 문을 열어놓고 도우며 살되 싸울 일이 있으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터놓고 얘기하자는 相扶相助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오
늘날 세계에서는 보호주의와 차별주의의 성격을 띠는 地域主義(regionalism)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안으로는 서로 돕고 밖으로는 함께 싸우자는 생각의 발로이다. 

UR의 多者間 協商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주의의 확산을 나타내는 움직임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일 다자주의의 부활
을 주도하는 UR 협상이 성공할 경우 新GATT체제의 확립에 따라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보완을 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나, UR이 실패하거나 부분적인 성공에 머무를 경우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代替하면서 기존의 세계 경제·기
술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EC의 통합과 NAFTA의 결성
이 지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誘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의의 가속화 전망은 일부 비관론자의 소수 의견만은 
아닌 것 같다. 과연 지역주의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다자주의의 목을 조이면서 전세계를 몇 개의 조각으로 분해시킬지, 아니면 
다자주의의 큰 틀 속에서 寄生하는데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자주의의 全盛時代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자유주위와 다자주의의 원칙 하에 정착되었다. 세계의 지도가 자유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양분된 가운데, 국제 경제를 주도하였던 자유주위권에서는 "경제 번영의 기초는 무역의 확대에 있으며"이를 위해 무역의 자유화,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통상의 확대에 뜻을 모았던 것이다. 1944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브레튼우즈 협정은 
전후의 국제 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 기구로 금융면에서 IMF를, 무역면에서 GATT의 설립을 결정하였는 바, IMF-GATT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재편성 구상은 戰前에 팽배하였던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궁극적으로 제2차 대전으로 귀결되었다는 반
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비차별적이고 호혜적인 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GATT의 기본 이념은 GATT협정 前文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 . . 무역과 경
제 분야에서 체약국 간의 관계가 (1) 완전 고용 및 지속적인 실질 소득과 유효 수요의 확보, (2) 세계 자원의 완전한 활용, (3) 재
화의 생산과 교환의 증대 등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의 실질적인 완화와 국제 무역에
서의 차별 대우의 철폐를 위해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념의 具現을 위해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最惠國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 MFN) 원칙: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특혜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여타의 체약국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도
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특정 국가에 제공된 무역상의 특혜가 자동적으로 모든 GATT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보장함으
로써 무역 자유화 및 다자간 무역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2) 內國民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조세의 부과, 정부
의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품과 국내 상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모든 수입국에 대한 무조건적 동등 대우를 규
정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내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GATT의 무차별 원칙을 완성하며, (3) 自由貿易(Free Trade) 원칙: 수출입
을 제한하는 관세나 수출입 제한 조치의 인하 혹은 철폐를 통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원칙으로서 관세의 인하, 양허세율의 준
수, 수입 수량제한의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하며, (4) 公正貿易(Fair Trade)의 원칙: 진정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상호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허락하는 「왜곡되지 않는 경쟁(undis-torted 
competition)」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비관세 장벽의 확산으로 인해 관세 인하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협정
을 통해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Code를 제정하였는 바, MTN Code는 GATT의 일반 규정과 함께 국제무역의 기본 질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질서와 더불어 중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특수 질서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골자는 중진국에 대
한 견제와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섬유 산업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의 차별적 규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MFA(Multi Fiber Arrangement)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 무역 규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예외 질서라
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IMF-GATT의 발족 이후 6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새로이 정립된 IMF-GATT체제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
한 무역의 自由化가 확산되면서 1950년부터 1975년 사이의 국제 교역량은 같은 기간의 세계 총생산량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500%대 200%), 이러한 성장은 당시 세계 GNP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으로써, 당시 미국의 무역 기조를 반영하는 자유주의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나아가 汎세계적
인 무역 자유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을 주도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선진국의 관세를 평균 35% 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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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 공업국들의 평균 관세율 수준이 10% 내외로 인 

〈그림 1〉 국제 무역 질서의 기본 구조

하되는 등 세계 무역의 자유화 기조가 크게 촉진되었던 것이다(〈표 1〉참조). 

지역주의의 胎動: 보호주의와 관리 무역의 대두 

전후부터 '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선진국 경제의 안정적인 고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던 세계 경
제는, 70년대에 들어서 경제 구조의 급격한 조정 과정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EC와 
일본의 경제력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전후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절대적인 경제력의 우위와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었고, 이는 미국
의 주도로 유지되었던 자유무역의 기본 골격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른바 NICs로 불리우는 일부 개도국들
이 수입 대체 산업이나 수출 전략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점차 새로운 경제群을 형성하기 시작함으로써 과거 선진국들에 의해 완전 
독점되던 세계무역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두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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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GATT 다자간 협상의 略史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심화는 세계 경제를 전후 최대의 경기 후퇴 국면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세계 경제의 안정적 기조의 붕
괴를 가속화시켰다. 

일본·EC의 영향력 증대와 일부 개도국들의 浮上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국제 경제 질서의 多極化·블록化현상을 촉발

하게 되었다. 동시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화 현상은 1973년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양성화되기 시작, 79년 2차 석
유 파동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絶頂에 달하였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보호주의 경향
은 1974년 중 무역 제한 하에 수출입 비중이 세계 총무역량의 40%에 이르게 되고, 이어 1979년에는 그 비중이 45%, 1980년대
에는 48%로 증가하는 추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混在 

70년대에 시작된 세계 경제의 장기적 침체 현상은 80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보다 심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63∼73
년 간의 5.0%에서 74∼79년 간의 3.1%로 둔화되었던 OECD제국의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80∼82년 동안에 1% 전후의 저
성장에 머물렀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80년대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표 2〉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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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었다(〈표 2〉참조). 

이러한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 불안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 각국은 G-5, G-7 등의 회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
였으나 오히려 人爲的인 조정의 否定的효과로 인해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던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원리가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주의적 조치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내 공동의 이해 관계
를 위한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기본 이념이 다자간 자유 무역 체제로부터 2국간 관리 무역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顯著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현상의 심화는 세계 경제질서의 규범력 상실로 연결되면서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자유무역 이념
의 회복을 위한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움직임의 動因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새로운 국제 무
역 형태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은 GATT 체제의 강화와 보완을 요체로 하는 이른바 新GATT 체제의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
상의 개최로 이어짐으로써, 1986년부터 GATT의 제 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1. 다자주의의 整備 

(1) 新GATT 체제의 모색 

전술한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즉 UR은 무역의 불균형과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약화된 GATT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첨단 기술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 문제나 금융·통신·수송 등의 서비스 분야와 같이 GATT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국제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될 이른바 新GATT체제의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86년 9월 우루과이
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료 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개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시작된 UR은, 出帆 당시의 목표 시한
은 '90년 말까지였으나 주요 당사자간, 특히 미국과 EC 간의 이해의 상충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현재 '92년 말까지의 타결을 위
해 협상을 계속 중이다. 

(2) OECD의 신국제 기술 규범 

(New Rules of the Game) 

UR의 주요 의제가 국제 무역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OECD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신국제 기술 규범(New Rules 
of the Game)은 국제 기술 활동의 자유주의와 다자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국제 기술 규범의 기본정신(disciplines)은 
OECD헌장 가운데 소위 自由化 조항(The Codes of Liberalisation)과 국제 투자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중 內國民 조항
(National Treatment Instruments of the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라는 
두 개의 포괄적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자유화 조항은 1960년대 모든 회원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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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채택된 이래 OECD의 활동에 가장 대표적인 準據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내국민 조항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활
동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회원국에 의해 소유·통제(owned and controlled)되는 기업들에 대한 법률(laws), 규제

(regulations) 및 행정조치(administrative practices)의 적용은 국제법이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한 경우에 
있어 자국 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tinational Enterprises. OECD, Paris. 1992)"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각국의 기술 경제 정책은 明瞭性(transparency)
의 基調하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편타당한 경쟁 원리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과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국제기술규범의 제정을 위해 OECD는 기술 경제 프로그램(the Technology and Economy Program : TEP)이라는 특정 사업
의 수행을 통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의 각료회의(the Council of the OECD Meeting at 
Ministerial Level)에서, (1) 기초 과학에 대한 공공 부문의 지원 문제, (2) 기술 확산 정책, (3) 인력 개발 문제, (4) 민간 부문
의 R&D지원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 문제, (5)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국제적 이해에 관한 문제, (6)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문제, (7) 개발 도상국의 과학기술 문제 등을 새로운 규범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 지역주의의 擴散 

(1) 지역주의의 動機 

GATT 체제 하에서 지역주의가 태동하고 확산될 수 있었던 동기는 크게 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제
도적으로는 관세 동맹(Customs Unions)과 자유 무역지대(Free Trade Areas)를 규정한 GATT 24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원래 GATT 24조의 기본 의도는 세계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표 3〉블록(bloc) 형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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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의 교역의 자유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逆으로 이 조항은 다자주의 내에서 지역주의를 온존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제도적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우선 지역 내의 시장의 통합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장 규모의 경제(economie of market size)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역내 관세의 철폐를 통
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품 가격의 하락을 통해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역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이 
역내 국가들 간의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상호 무역 전환 효과(Trade Diverting Ettect)를 기대할 수 있고, 교역 기회의 확대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도는 해외 기업들의 현지 시설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술적 동기로는 먼
저 거대시장의 존재는 R&D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켜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고, 동종산업의 기업 수의 증가에 따른 역내 경쟁
의 활성화는 R&D 활동을 확산시키며, 역내 국가 간의 기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기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공동 표
준 규격을 사용하는 거대 시장을 이용하여 기술적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기술 변화의 방향을 主導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지역주의의 現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 경제 협력(Economic Cooperation), 특혜 무역(Preferential Trade), 자유 
무역 지역(Free Trade Area), 관세 동맹(Customs Union), 공동 시장(Common Market), 단일 시장(Single Market) 등으로 
대별된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재 다양한 형태의 블록(bloc)이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을 블록의 통합 정도와 자립
성을 근거로 유럽과 비유럽으로 양분하는 시각도 있으나 NAFTA의 결성 이후로 유럽, 북미, 아시아의 3대 블록으로 구분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즉, EC를 중심한 유럽권을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문화적 동질성과 교역 비중을 기준으로 가장 

견고한 블록으로 간주하고, NAFTA와 APEC이 비유럽권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의 소규
모 블록들은 그 영향력이나 결집도에 비추어 아직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제4차 APEC 회의는 EC와 NAFTA 등 지역 중심의 경제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경우 GATT의 자유무역 
원칙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에 우선 형식적으로나마 상설 사무국을 설치, APEC을 정식 기구로 발족시킴으로써 신
GATT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NAFTA 등 블록화 추세의 강화에 대응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APEC이 또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결속돼 세계 경제의 지역화 추세를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APEC은 亞·太지역을 포괄하는 廣域경제 기구라는 점과 회원국간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 역외 국가에 대한 비차별 원칙 등에 비추

어 볼 때 오히려 GATT 체제의 후원 기구로 인식하는 긍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常設사무국 및 基金 설치 합의로 APEC이 
EC나 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식 기구로서의 기초적 면모를 갖추기는 했으나 경제력의 차이 등 회원국 간의 異質性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역내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UR 협상의 타결 여부가 APEC의 장래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 시대의 兼用武器 

UR이 조속한 시일 내에 妥結될지는 불투명하다. 설사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신GATT 체제가 지역주의의 거센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UR의 한 가운데에서 있는 미국 자신도, NAFTA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남
미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汎미주(Pan-American) 자유무역 지대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자주
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冷戰이 종식되고 兩極체제가 무너진 마당에, 또한 미국의 경제력이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서 세계의 경제질서는 
당분간 漂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전한 다자주의도 완전한 지역주의도 아닌, 두 개의 상반된 이념이 「共存」하고 「混在」하
는 복잡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같이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경우는 그 어
느 쪽도 별로 반가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자주의라고 해서 모두 우리 편이라는 것은 아니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
간의 이해를 해결하고 불쌍한 후진국들을 위해 떡고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른바「규제조항」이라는 껍데
기 뿐이다. 지역주의의 경우도, 각 지역원을 이끌어가는 몇몇 대표주자들의 고래 싸움에 공연히 새우등만 터질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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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것은 우리의 대응이 「貿易·通商」문제를 중심으로 한 「短期的」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 경제 질서가 변하

고 있는 基底에는 「核心技術」과 「戰略産業」에 대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싸움의 무기는 바로 「補完的 技術資産
(complementary technological asset)」 이라는 사실은 看過되고 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다자주의가 우세할 때
도 있고 지역주의가 득세할 수도 있다. 그 변화에 맞추어 UR에도 참여하고 APEC에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
나 싸움에는 무기가, 그것도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자주의에도, 지역주의에도 쓰일 수 있는 兼用武器는 다름 아닌 「技
術力」이다. 결국, 과학기술에의 투자가 세계 경제질서의 전환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인 것이다. 

(주)

1) 신국제기술규범의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1992년 6월 10일자(Vol. Ⅱ. No. 29) 동향지를 참고하기 바람. 

주석 1) 동향분석연구실,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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